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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지정
 

  우리 정부는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소위 ‘위성’ 명목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9.1.(금)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5명과 기관 1개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1번째 대북 독자제재로써, 작년 10월 이후 우리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54명과 기관 51개로 늘어났다.

  ※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이번에 지정된 제재 대상은 북한의 무인무장장비 개발과 IT인력 송출에 

관여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와 동 회사 관계자 5명*이다. 이 대상들은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정하는 것으로, 북한의 위성·무인기 등 개발, 

대북제재 회피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 활동 차단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해 나간다는 우리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 류경철(사장), 김학철(駐선양 대표), 장원철(駐진저우 대표), 리철민(駐단둥 대표),

김주원(駐단둥 부대표)

공동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9. 1.(금) 09:00 배포 2023. 8. 31.(목) 18:00

개인(5명)

류경철

김학철

장원철

리철민

김주원

기관(1개) 류경프로그램개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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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 무모한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관련국들이 동일한 대상을 제재하거나 제재 지정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제고하여 제재 효과를 배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최근 한미일 정상회의(8.18)와 3국 외교장관 

통화(8.24)를 통해 제재를 포함한 3국간 대북 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이번 조치는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고 

우방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심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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